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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는 연구는 정책개발과 정책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도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
내 연구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와 학계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제학 분야 4대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정보
를 수집한 후 이를 활용하여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였
다. 다음으로는 한국경제학회 회원이 제출한 12편의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국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데이
터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행정데이터 공개 대상
과 행정데이터 간 연계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행정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
고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실증연
구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주제어: 행정데이터, 증거기반 정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

투고 일자: 2024. 2. 22. 심사 및 수정 일자: 2024. 3. 13. 게재 확정 일자: 2024. 3. 20.

* 본 논문은 저자들이 2023년 교육부의 의뢰로 진행한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의 현황

과 과제’ 최종보고서를 수정하고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본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료 조사

와 분석에 도움을 준 성균관대 박사 과정 서혜림 학생과 석사 과정 이도훈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국내 행정데이터 활용 연구의 가능성과

지평을 넓히고자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주셨던 한국경제학회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 사회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의 마중물이 되어 향후 정부와 학계의 협

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부교수, e-mail: jaesungc@skku.edu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whang@snu.ac.kr



經濟學硏究 제 72집 제 1호6

Ⅰ. 서 론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에 관한 관심과 이를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

하려는 노력은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증거기

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를 제정하였고, 미국 교육부는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를 신설하고 최고 데이

터 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제학자를채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정비하고 증거기반 정책

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과학 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

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정책개발과 정책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처럼 오랜 기간 복지 행정시스템

을 운영해온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

계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왔다(유종성 외, 2020; 최재성, 2022).

미국에서는 연방 세금 자료를 사용해서 장기간에 걸친 세대 간 이동성

(intergenerational mobility)을 분석하거나(Chetty et al., 2014), 소득과 자산 불평

등 추이를 검토하는 연구가 2010년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다(Kopczuk et al., 2010;

Piketty and Saez, 2014). 최근에는 소득세 자료에 대학 입시 자료인 SAT나 ACT

성적 그리고 개별 대학이 보유한 지원자 정보 등을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및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 그리고 그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

을 규명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Chetty et al., 2023).

우리나라 또한 관련 부처의 노력으로 건강보험DB나 고용보험DB 등이 정책연구

에 일부 활용되고 있지만, 행정자료를 정책연구나 학술연구에 활용한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며, 자료의 적극적 연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

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행정데이터가 연계될 때

자료의 활용 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음에도, 아직은 단일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의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행정데이터를연계하는 노력이진행중이지만, 이 자

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제약이 있

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행정데이터 또한 서울과 지방에 설치된 소수의 거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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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방문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접근이 가능하므로, 개별 연구자가 장기

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한 논

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김재진 외,

2020; 이영욱 외, 2020, 유종성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행정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경제학 분야 해외 학술연구를 검토한다. 경

제학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실증연구 중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를

조사하고, 이들 연구에활용된 행정데이터의종류와 범위를 정리하여, 여러 나라에

서 공통으로 활용 사례가 많은 데이터를 확인한다.

아울러 행정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경제학회 회원에게 의뢰

하여 제출받은 12편의 연구계획을 소개한다. 2023년 하반기에 교육부는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를 확대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협업을 제안했으

며, 이를 위해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내 여러 세부 분야에 걸쳐 행정데이터를 활

용한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행정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자

료의 가치와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확인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증거기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 행정데이터 중

경제학계의 관심과 활용 가능성이 큰 자료를 확인하고, 행정데이터 간 연계의 우선

순위를제안한다. 더불어 연구자들이 행정데이터에 접근할기회를 넓히고, 이를 이

용한 연구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안한다.

Ⅱ. 경제학 연구에서 행정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

경제학 분야에서 행정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201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학의 대표 저널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된 실증연구 중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비중은 <Figure 1>에나타난 것처

럼, 2006년 4%에서 2014년 26%로 증가하였다(Einav and Levin, 2014).

연구에 활용된 다양한 행정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정보, 교육부가 제공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원 자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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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의 범죄 기록, 그리고 복지 제도의 운용을 위해 축적해온 다양한 개인 수준의

정보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Figure 1> Trends in Research Using Administrative Data i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2006-2014

Source: Einav and Levin, 2014.

미국에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이매우많은데, 그중에

서도 하버드 대학의 Raj Chetty가 지난 10여 년간 “The Equality of Opportunity

Project”를통해 교육과사회이동성분야에서뛰어난 업적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대

학별 입시 데이터와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대학 입학과 관련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고(Chetty et al., 2023), 이 연구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

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Chetty 연구팀의 주요 연구 결과 중에서는 취학 전 단계인

유치원의 질이 장기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지표들에 영향을 미침을 보이거나, 소득

계층에 따라 고등교육의 접근성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한 연구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입시 관련 성적이 유사함에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명문대 진학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성장한 지역에 따른 기회와 성과 격차를 확인하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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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규명한 연구도 있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서행정데이터가 활용된사례는 여러국가에서다수의 연구

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행정데이터와 미시간대학의 입학

사정 자료를 결합한 연구에서는 지원자의 성적이 비슷함에도, 왜 소득이 낮은 가정

의 뛰어난 아이는 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이보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낮은지

를 살펴보았다(Dynarski et al., 2016).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입시 초기 단계

에 학비를 전액 보장해주는 경우, 미시간대에 지원하는 비율과 최종 등록하는 비율

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

확실성과 위험회피 성향이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진학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대학에서 어떤 동료들과 공부하는지가 대

학 졸업 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는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관심이 많

은 주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노르웨이의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한 연구에서

는 고등교육 관련 정보(출신대학, 전공)와 졸업 후 소득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공에 따른 소득 차이는 크지만, 전

공 차이를 고려하면 출신 대학의 순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Kirkeboen et al., 2021).

이처럼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행정데이터를활용하는연구들은여러나라에서활발히진행되어왔다. 최근

들어 그러한 연구 경향은 더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학 실증연구에서 행정데이터의

역할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Ⅲ.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연구 검토

경제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정데이터를 포함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최근의 추세

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경제학 분야를 대표하는 최우수 4대 학술지

(American Economic Review,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Econometrica)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경제학 연구에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직접 검토해보았다. 이 학술지들은 경제학 전체 분야에 걸쳐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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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논문부터 이론과 실증분석을 병행하거나, 실증분석 위주의 논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문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해외 경제학연구에서행정데이터를활용한 연구를 식별하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2011년에서 2022년까지 이들 4대 학술지에 게재된 3,278편의 논문에 대한 메타 정

보를 EBSCOhost 연구 플랫폼에서 웹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플랫폼에서

는논문의기본적인서지정보(제목, 저자, 게재 시점, 권호 등)와함께 논문의초록,

그리고경제학내세부분야를표시하는 JEL 분류기호, 그리고해당 연구와관련된

지역정보를확보할수있다. 다만 2024년 2월현재 EBSCOhost에서 2023년하반기

에 게재된논문 정보를 아직 제공하지 않는 학술지들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학술지의 출판 시점을 2022년 말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학술지에실렸지만, 정규 논문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다. AEA

Papers and Proceedings에 실린 논문은 모두 제외하였으며, 각 학술지에 실린 이

전 논문에 대한 Comments나 Reply 또한 제외하였다. 정제 과정을 거친 후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이 된 논문의 학술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American Economic

Review(AER)에 게재된 논문이 1,369편으로 가장 많았고,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QJE)에 실린 논문이 501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JPE)에 실

린 논문이 616편, Econometrica(ECTA)에 실린 논문 792편이 포함되었다.

먼저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에 출간된 312편

(AER 113편, QJE 48편, JPE 69편, ECTA 82편)의 논문은 5명의 연구자가 초록뿐만

아니라 본문까지 살펴보면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였는지를 직접 분류하였다. 다만

2011년에서 2022년의 전체 논문을 모두 직접 검토하기에는 논문의 수가 많아 이번

연구에서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보여주는 단어

(administrative data, administrative record, tax record 등)가 등장하는지를 먼저 확

인하였다. 만약제목이나초록에행정데이터 관련키워드가 존재해서 행정데이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논문은 초록뿐만 아니라 논문의 데이터 관련 본문까지 직

접 읽고 행정데이터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administrative unit”

과 같이 행정 구역을 의미하는 표현 등이 “administrative”와 함께 등장한 경우는 제

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제목과 초록만을 활용해서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실제로 행정데이터

를 사용한 논문의 수를 과소 추정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제목과 초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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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분류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했을 때 시간에 따라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실

증연구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며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이러한 한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기 위하여 분석의 시작 시점인 2011

년에 4대 학술지에 출간된 240편의 연구 또한 초록을 직접 읽고 본문의 데이터 관

련 서술까지더불어 살펴보았다. 이를통해 2011년과 2022년에 경제학 분야 4대학

술지에 출간된 연구 중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논문 수의 변화를 정확하게 가늠해보

았다.

앞서 설명한 방식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3,278편의 논문 중에서

109편의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서 행정데이터 사용을 시사하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 아래에는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경제학 분야 4대 대표 학술지에 게재

된 학술논문 중에서 제목과 초록에 행정데이터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 행정데이터 활용 논문 추이 분석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연도별 분포는 <Figure 2>에 정리하였는데, 행정데

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결과는 제목과 초록에 행정데이터와 관련된 키워드가 등장하는지만을 사용해서 판

별했다는 점에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과소 추정하고 있다. 2022년에 게재

된 논문의 본문까지 직접 읽고 분류해보면,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AER에서

18편, QJE에서 18편, JPE에서 8편, 그리고 ECTA에서 11편이 확인되어 총 55편

에 달한다.

제목과 초록만을 활용해서 분류할 때 2022년에 게재된 논문 중 행정데이터 활용

논문의 수가 21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본문까지 읽고 분류해서 확인된 55

편이라는 수치는 행정데이터를활용한 논문의 수는다른 연도에도 <Figure 2>에 제

시된 것보다많을 것임을 시사한다. 2011년에 4대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대

상으로 제목과 초록에 행정데이터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는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4편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으나, 본문의 데이터 관련 서술

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10편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행정데이터를사용한 연구가 최근에비해 상대적으로 많지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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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초록에서 언급하는 연구의 비중이 최근의 연구에 비해 높았을 것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증가 추세는 <Figure 2>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가파를 수 있다.

<Figure 2> Trends in the Number of Papers by Year Using Administrative Data

2. 국가별 분석

다음으로 국가별분포를 살펴보면, 미국과유럽의국가들에서 행정데이터를활용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1년에서 2022년까지 발간된

논문에 부여된 지리적 기술자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제목과 초록을 통해 행정데이

터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된 109편 중 절반을 넘는 60편의 논문이 미국의 행정데이

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덴마크의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9

편, 스웨덴의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8편으로 그 뒤를이었다. 독일의행정데

이터를사용한 연구는 6편이었고, 또다른 북유럽 국가인노르웨이의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5편이었다. 그다음으로 프랑스의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4편

확인되었다. 2편의연구가확인된국가는 그리스, 칠레, 캐나다와파키스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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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한 편의 연구가 확인된 국가가 13개국 존재하였다.

아쉽게도 해당 기간에 한국의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4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없었다.

이들 국가의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

면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이나 학계의 오랜 질문에 보편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스웨덴의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복권 당첨 데

이터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복권 당첨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방식

으로 갑작스럽게 자산이 증가했을 때, 이러한 자산 증가가 본인의 건강과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거나(Cesarini et al., 2016), 노동시장에서 사고력에

대한 높은 보상이 실제 사고력의 발달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Hermo

et al., 2022).

덴마크에서는 여성의 경력에 임신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Lundborg et al.,

2017), 소득세 변화가 국가 간 이민과 고소득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Kleven et al., 2014)가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행정데이터 활용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나 보건의료 분야 이외에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동에

따른 도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Imbert et al., 2022)와 같이

산업조직 분야에도 행정데이터가 활용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3. 세부 주제별 분포

경제학분야학술논문은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에서 정립한 JEL 분류 코드를 부여받는다.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각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유형, 성격, 그리고 주제에 따라 논문

의 저자가 제출한 관련 분야를 참고하여 논문에 분류 코드를 부여한다.

총 세 단계로구성된 이 분류기호는 알파뉴메릭방식으로 표기하며, 알파벳으로

대분류를, 숫자로중분류 및 소분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L 기호는 산업조직대

분류를나타내고, L1 기호는시장구조, 기업전략및시장성과를, L13 기호는과점

및 기타 불완전시장을다룬 논문임을의미한다. 하나의논문에 복수의 JEL 분류기

호가 부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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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대분류를 기준으로 20가지로 구분되며(<Table 1> 참

조), 소분류까지 고려하면 856가지 상세 분류로 학술논문의 주제 분야를 나눌 수

있다.

<Table 1> JEL Categories

Code Field Code Field

A General Economics and Teaching K Law and Economics

B

History of Economic Thought,

Methodology, and Heterodox

Approaches

L Industrial Organization

C Mathematical and Quantitative Methods 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Business

Economics

D Microeconomics N Economic History

E
Macroeconomics and Monetary

Economics
O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Technological Change, and Growth

F International Economics P
Political Economy and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G Financial Economics Q
Agricultur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

H Public Economics R
Urban, Rural, Regional, Real Estate,

and Transportation Economics

I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Y Miscellaneous Categories

J Labor and Demographic Economics Z Other Special Topics

앞서 논의한것처럼 논문의 제목과초록에 행정데이터 관련 주제어가포함되었는

지에 따라 논문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의 분야별 분

포와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의 분야별 분포를 비교해보았다.

개별 논문에는 복수의 JEL 코드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한 논문이 복수의 대분류

기호를 포함(예: I21; J24)하면, 각 대분류(예: I, J)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간주하

였다. 어떤 논문이 여러 분류 코드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분류는 모두 같고 소분류

수준에서만 다른 경우(예: J13; J23; J31)는 대분류 J에만 속하는 것으로 처리하였

다. 논문은 평균 약 2.6개의 다른 대분류 코드를 갖고 있었다(대분류가 하나만 있는

경우 17.4%, 대분류 코드가 2개 있는 경우 33.4%, 대분류 코드가 3개 있는 경우

28.7%, 대분류 코드가 4개 있는 논문은 15.9%, 대분류 코드가 5개 이상인 경우는



데이터 기반 경제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15

4.6%임).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행정데이터를 사용한연구의 비중

이 높은분야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관련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노

동 및 인구 경제학 분야를 다루는 논문에는 대분류 코드 J가 부여되는데, 행정데이

터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된 109개의 논문 중 63.3%에 해당하는 논문에는 JEL 코

드 J가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논문

중 JEL 코드 J가포함된 논문은 23.4%에 불과했다. 보건, 교육, 복지 분야에속한

논문은 JEL 코드 I를 부여받는데,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저자들이 분류한

109편의논문중 40.4%가 JEL 코드 I를가지고 있었고, 이는 행정데이터를 사용하

지 않은 것으로 분류한 논문의 경우인 15.3%와 비교할 때 여전히 큰 차이임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재정학/공공경제학(H)과 법경제학(K)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Table 2> JEL Distribution of Studies Using Administrative Data by Taxonomy

(Unit: %)

Category Field

Administrative Data
Ratio

(A/B)
Used

(A)

Not Used

(B)

J Labor and Demographic Economics 63.3 23.4 2.7

I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40.4 15.3 2.6

D Microeconomics 40.4 58.2 0.7

H Public Economics 34.9 13.2 2.6

G Financial Economics 19.3 19.7 1.0

O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Technological Change, and Growth
17.4 18.6 0.9

E Macroeconomics and Monetary Economics 11.9 19.2 0.6

K Law and Economics 10.1 5.1 2.0

L Industrial Organization 9.2 21.7 0.4

R
Urban, Rural, Regional, Real Estate, and

Transportation Economics
9.2 7.5 1.2

경제학 이론 논문이 다수 포함되는 미시경제학 대분류 코드 D는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행정데이터를 사용한 논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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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의 연구는 재무경제학 분야를 의미하는 JEL 코드인 G가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논문 중에서도 JEL 코드 G가 포함된 논문의 비중이

19.7%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차이는 0.4%p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제학의 여러분야별로 행정데이터를사용하는 연구의 비중은다를 수밖

에 없는데, 특히 노동 및 인구 경제학(J), 보건, 교육, 복지(I), 재정학/공공경제

학(H), 법경제학(K) 분야의 연구에서 행정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Ⅳ. 학술 및 정책연구를 위한 국내 행정데이터 수요

한국은 이미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다양한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려고 시도하

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OECD 국가 중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데이터 3

법’은 데이터 개방 및 공개를 더욱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

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공유를 촉진하여 산업 발전과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움직임에도 불

구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정 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저조하다.

한국 사회가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기반정책을마련할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2023년 하반기에 한

국경제학회는 교육부의 사회정책담당관실과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그 시작

단계로 경제학 내 여러 세부 분야에 걸쳐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주제를 발굴하

고 이에 필요한 행정데이터의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학회원에게 연구

계획서 제출을 의뢰하였다. 여기서는 이들이 제출한 12편의 연구계획을 간략히 요

약하여 정리하면서 향후 학술연구와정책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제시하고, 행정데이터 간 연계의 필요성과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능한

연구의 잠재력과 정책적 기여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증거 기반 연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친 영향, 조기 치

매의 사회경제적 영향, 일․가정 양립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 주거 복지 정책

의 효과 등은 장기적인 인과 효과 추정이 필요한 중요한 연구주제다. 과거에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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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어려웠지만, 행정데이터가 제

공된다면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11명이 제출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12편의 연

구계획서를 요약 정리한다. 이 분석을 통해 행정데이터 개방 시 진행할 수 있는 다

양한 연구 사례를 가늠해보고, 개방 및 연계가 필요한 국내 행정데이터 수요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는 행정 데이터 개방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한국의 행정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한 해외 참고 사례

한국경제학회 회원이 제출한 연구주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인용된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 분야 사례로 국

내 연구자는 Cai et al.(2023)과 Jack et al.(2023)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

성취도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인한 등교제한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들은 등교 제한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불평등을 고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생애 소득 및 가족․학력 정보를 다양한 행정데이

터의 결합을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에 기반해 대학 교육이 평생 소득에

미친 영향과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의 편익 계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노

르웨이에서는 전 국민의 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대학 교육이 생애 소득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Bhuller et al., 2017). 1년의 추가 교육은 평생소득을

11%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학 교육은 개인 측면에서 기대수익이 높은 투

자임을확인하였다. 유사한 연구는영국에서도진행되었는데, 특정 연령의 모든 개

인에 대해 학력 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해 영국의 대학 교육이 개인의 평생 소득에

끼친 영향 그리고 고등교육에서 정부지출의 편익을 계산하였다(Britton et al.,

2020). 분석 결과를 보면 대학 교육으로 증가한 평생납부세금은 대학 교육에 필요

한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학 전공에 따라 재정투입의 장기

편익은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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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이 향후 교육 수준, 취업률, 재범 위험에 미치는 인과 효과 추

정은 경제학, 범죄학, 정책학의 중요 연구주제이며, 최근 국내의 주요 정책이슈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슈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Aizer and Doyle(2015)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청소년 범죄자에게 무작위로 판사

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각기 다른

성향의 판사에게 배정되었기 때문에다른 처벌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비교하

였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엄한 처벌을 받은 소년범의 고등학교 졸업률

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성인이 된 이후의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 연구에는 미국 시카고 지역의 교육청 학생 데이터(1990~2006), 소년부 개별 사

건 데이터(1990~2006), 교정국 개별재소자데이터(1993~2008) 등이 결합된 행정데

이터가 사용되었다. Bhuller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형사재판의 판사가 무작위

로 배정된다는 점을이용하여, 비슷한 범죄를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엄한 판사에

게 배정되어 강한 처벌을 받은 피고인과 관대한 판사에게 배정되어 약한 처벌을 받

은 피고인 간의 출소 후 취업률과 재범률 비교를 통해 징역형 기간의 증가가 출소

후 취업과 재범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의 양형

데이터(2005~2014년)와 학력, 취업, 소득, 인구학적 특성 관련 행정데이터(1967~

2016년)를 결합하여 처벌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장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

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언급되었는데,

특히 육아휴직이 부모의 고용과 소득, 그리고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

명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예를들어, Lalive and Zweimüller(2009)의 연구는 오

스트리아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Austrian Social Security Database)를 활용하여 육

아휴직 기간 확대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였다. 이 연구는 육아휴직이 단기

적으로는 모의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Dahl et al.(2014)의 연구는 1967년부터 2006년까지 노르웨이 전 국민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동료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

용을 증가시킴을 보였다. 이는 육아휴직 정책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스웨덴(Angelov et al., 2016), 덴마크(Kleven et al., 2019),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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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ppi and Pehkonen, 2019), 오스트리아(Kleven et al., 2019)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자녀출산및육아가부모의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가수행되

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육아휴직 정책이 가족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주거 복지분야에 관한연구에서는국세청 소득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Chetty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Chetty et al.(2014)은 미국 국세청 자료를 활용

하여, 부모와 자녀 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역별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가구 형태, 소득, 대학 교육, 거주지 정보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세대 간 이동성의 지역별 차이를 드러냈다.

Chetty et al.(2016)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실시된 주거 정책을 활용해서 주택

바우처를받은그룹과 받지못한 그룹사이의주거환경의차이가자녀들의교육수

준과 소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봤다. 이 연구는 양질의 주거 환경이 자녀

들의 장기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Chetty and

Hendren(2018)은 같은 데이터를사용해서어린 시절에거주한 지역이 개인의대학

진학률, 소득, 혼인율, 그리고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거주 지역이 개

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주거복지정책이단순한 주거조건 개선을넘어서삶의다양한 측면에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Figure 3> Key Administrative Data Used in International Economics Research

<Figure 3>에는 해외 학술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행정데이터 유형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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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효과적인 정책 결정

을 위한 데이터 기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또한 해외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 데이터, 고용보험 데이터, 국세청 소득신고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행정데이터의 개방은 한국의 구

체적인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찾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행정데이터 활용 연구계획 소개

한국경제학회회원 11명에게의뢰하여 제출받은국내행정 데이터활용 연구계획

12편의 주제는 <Table 3>에제시하였다. 이들연구계획서에서다루는 주제는노동,

교육, 보건, 재정, 그리고 산업조직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현재 국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로

는 분석할 수 없고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

육분야의경우 해당주제의분석을위해서는장기간에걸쳐 대표성을담보할 수있

는 성취도 자료가 필요하거나, 법무부 자료와 교육부 자료의 개인 수준 연계가 필

요한 사례가 제안되었다.

보건 분야의 경우에는 치매 발병이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사례처럼 기존의 서

베이 자료만으로는 분석 표본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주

제가 제출되었다. 육아휴직 정책이나 일․가정 양립 관련정책 연구의 경우에도 행

정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어야 다양한 하위 집단을 심층적으로 살펴

보고 정책의 이질적 효과에대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절대적으

로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 복지와 관련한 두 연구에서는 공통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의

무작위추첨 방식의 활용이 제안되었다. 무작위추첨을 통해 선정되지 못한 이들이

정책 효과 분석에 필요한 적절한 비교군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인과 효과를 식별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데이터가 학술연구나 정책연구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에대한연구계획을 보면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DB로구축하여내부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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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수준으로 정제된 이러한 소중한 자료조차 연구 목적으로 학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Table 3> List of Research Plans Using Administrative Data in South Korea

No. Title Data Demand

1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학습경험,

웰빙에 미친 영향

건강보험DB,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2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장기편익에 관한 연구
출신 고교 및 대학교 정보,

수학능력시험, 국세청DB

3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등교 일수 감소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비인지 기능 및 학업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수학능력시험

4 학군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초중등 교육 정보,

건강보험DB, 국세청DB

5
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청소년 범죄 처벌의 장기적

인과 효과 분석

초중등 교육 이력, 국세청DB,

법무부DB(청소년 범죄 관련)

6
(조기)치매 발병이 본인과 가족의 노동 성과 및

삶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DB, 고용보험DB,

국세청DB

7
국내 유입인구 지역가입자 당연적용제도의 효과

분석

건강보험DB,

법무부 출입국정보

8
육아휴직 정책이 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DB,

고용보험DB

9 일․가정 양립가능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강보험DB, 고용보험DB,

교육부 개인 학력 정보

10 주거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공공임대주택 청약․당첨 정보,

건강보험DB, 학업성취 및 성과

11

주거지원정책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공공임대주택 무작위추첨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공공임대주택 청약․당첨 정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수능

12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보조와 대출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 분석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SIMS) DB

<Table 3>에 정리한 것처럼 제출된 연구계획서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데이

터, 수학능력시험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국세청 소득자료 및 공공임대

주택 청약 자료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다수의 연구자는 이들 자료의 연계를 통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의잠재력을 높이평가하고있으며, 이러한자료가 학술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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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활용되기를 바라는 높은 관심과 활용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데이터와 국세청 소득자료의 활용과 연계는 여러 연구주제에서 필수적인

행정 데이터로 요구되고 있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향후 다양

한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행정데이터를활용한 경제학 분야 해외 학술연구를 검토하였

다. 다음으로는한국경제학회 회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토대로국내 행정데이터

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에 필요한 관련 행정데

이터 수요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 담긴 내용은 향후 정부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

한 행정데이터 공개 대상과 행정데이터 간 연계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연구자들의

행정데이터 수요가 반영되고 행정데이터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정책의제개발과 정

책평가를 수행하는 실증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관심과 이를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하

려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해외 학계에서는 이러한흐름을 반영하여, 행정데

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례와 방법론을 소개하고, 관련한 법

적 이슈까지 논의하는 안내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다(Cole et al., 2020). 하지만 국

내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과거부터 진행

됐음에도, 아직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많다(김재진 외, 2020; 유종성

외, 2020; 이영욱 외, 2020).

국내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학술 및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대함과 동시에해당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범위가 일관되

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가령 교육 분야의 사례를 보면, 한때는 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개인별 전수자료가 학교명과 함께 제공되었다. 국내외 연

구자들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해외 우수

학술지에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다. 하지만 2010년 중반 이후로는 에듀데이터서비

스(EDSS)를 통해 전수자료가 아닌 표본 추출된자료만 제공되고 있고, 학교명이나

지역 정보 등을 식별자로 사용해서 연구자가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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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가 제한되면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려는 연구자의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었

다.

다음으로 개별적으로 사용되던 행정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활용 가치를 높일 필

요가있다. 고용보험DB나건강보험DB는개별데이터만으로도매우중요한정보를

담고 있고, 이러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부분적으로나마 확대되면서 다양

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자료의 정보를 개인 수준에서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학술적으로그리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들이 가능해지고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자료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보유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DB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국세청 행정자료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들 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면, 행정데이터를 분석한 해외의 영향력 있는 연구 사례처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위해이를 활용할수있을것이며, 해외연구에서한층더나아간

선도 사례 또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것이다.

행정데이터는 정확성과 규모 측면에서는 매우 강점이 있지만,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정보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

집된 다양한 서베이 자료에 행정데이터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각 데이터의 강점을 살리고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행정데이터 활용의관점에서 물리적제약을 언급하고자 한다. 통계청

이나 정부 기관에서 행정DB를 연계하여 좋은 자료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면 활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그리

고 서울시가운영하는데이터분석센터가존재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평일 근무

시간에 해당 장소에 방문해서 장기간 연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는 어렵

다. 보안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면 외부의 원격접근이 차단된 분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석 센터를 확대하는방향으로 물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 센터의 운영 시간도 현행 평일 공공

기관 근무시간보다는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격접근을 통해 분

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되

기까지는 길게는 2~3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연구 수

행 과정에서 수정 및 추가 분석 작업이 반복적으로 필요한데, 물리적인 접근성 제

약뿐만 아니라 데이터 접근을 위한 반복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은 행정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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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행정데이터간 연계의 정확성을높이고, 행정데이터와서베

이 자료와의 연계를 위해서는주민등록번호를 연계키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처리 방식을 고민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협력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데이터 수준과 연구

자의 분석 역량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 국내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과 효과적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행정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여러 정부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사

회 현안에 대한 진단과 엄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류가발견되고 수정되면서 정부가 보유한 자료의 정

확성이 높아질 수 있고, 데이터 관리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안받고 소

통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도 한층 개선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데이터

선도 사례로 선정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건강보험DB 연계작업이 진

행되고 있다. 또한 여러 회원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연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

면서 사회경제적 건강 취약 집단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행정데이터

를 학술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와 기관의 노

력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작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가 증가하고, 경제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

여서 다양한 관점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교류

의 장도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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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Data-Based

Research in Economics*

Jaesung Choi**․Yoon-Jae Whang***

Abstract1)

Interest in evidence-based policies and efforts to use administrative data for
this purpose are global trends, and research that links administrative data held
by the government and uses it to identify causal relationship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In Korea, discussion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for evidence-based policy research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in the past, but the results are still very limite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tential for domestic research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academia.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collected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JEL
classification codes for articles published in four leading journals in the field of
economics and used them to examine trends in overseas research using
administrative data. Furthermore, based on 12 research plans submitted by
members of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we introduced research that can
be conducted using domestic administrative data and summarized the
administrative data required for such research.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government in prioritizing the targets of administrative data disclosure for
evidence-based policies and in determining the priority of linkage between
various administrative data. Additionally, if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data
proposed in this study is reflected and accessibility is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empirical research on policy agenda development and policy evaluation will
rapidly expan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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